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인적자원개발정책(김태기)   95

연 구 논 문1)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인적자원개발정책
김태기

*
 

본 논문은 소기업 생산성의 원인과 생산성 증 의 장애요인을 검하

고 소기업지원정책의 역할  한계와 생산성 증 를 한 인 자원개발정

책의 과제를 조사한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소기업 자 지원정책에 

한 의존도가 컸지만 도덕  해이를 일으켜 경쟁력을 떨어뜨렸고, 하도 거

래의 공정성을 강화했지만 하도 의 다층화․ 로벌화에 응하는 데 한계

가 있었으며, 기술 신을 한 지원을 확 했지만 개방형 신에서 소기업

의 이 과 소기업 신활동의 특성을 반 하지 못해 성과가 낮았다는 

을 밝힌다. 소기업지원정책의 장애요인은 공통 으로 숙련인력 부족에 있

지만 인 자원개발정책은 인력확보 지원에 치우치고 종업원의 숙련개발과 

동기유발의 메커니즘을 활용하지 못해 생산성을 증 하기 어렵다는 을 밝

힌다. 소기업지원정책은 생산성 증 에 목표를 두고 인 자원개발정책과의 

연계성을 제고하며 지원의 방식도 소기업의 경 특성을 살려야 지식경제

와 로벌 가치사슬을 생산성 증 에 활용할 수 있고 정책의 고비용 효율

도 개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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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한국의 소기업은 경기변동의 충격을 흡수하고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해왔지만(Nugent and Yhee, 2001) 1990년  이후 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지는 반면, 고용비 은 올라가 소기업의 생산성 증가 없

이 한국경제의 성장을 기 하기 어렵다(OECD, 2016a; 이두원, 2014). 정부는 

소기업을 다각 으로 지원해왔고 지원의 규모와 강도를 확 했지만 소기

업은 기술력과 자   인력 부족이 악순환의 고리에 빠져 있어 생산성 문제

가 악화된다는 이 지 되었다(김태기, 1994). 소기업의 정치사회  향력

이 소기업지원정책을 강화시키지만 자원배분 왜곡이라는 결과를 래했던 

국내외의 경험에도 불구하고(Olson, 1971; Dannreuther, 2007; Shimizu, 2013) 

한국은 소기업 생산성을 증 하는 데 필요한 지원정책의 개선보다는 ‘9988’ 

등 소기업의 수  비  때문에 여 히 지원정책의 확 에 치 했다1)(조덕희, 

2016). 

기술 신의 가속화와 로벌 가치사슬의 심화로 소기업이 생산성 임

의 덫에 갇힐 험은 더 커졌다. 소기업 부실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떨어뜨

리고 그 원인이 생산성에 기인하기 때문에(한국개발연구원, 2003) 기술과 경

제환경의 변화를 소기업의 생산성 증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폭 인 개선이 필요하다. 노동비용 우 로 수출경쟁력을 높이고 화학공업에 

자원투입을 집 하는 정부주도의 성장 략에 힘입어 기업은 고생산성의 벽을 

넘었지만 그때와 다른 재의 상황에서 소기업이 어떻게 성장하고 정부는 생

산성 증 를 어떻게 도울지 연구하는 것은 요한 일이다. 그러나 소기업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한 연구가 자 , 거래 계, 기술, 인력 등으로 나뉘어 진행되

1) 소기업이 사업체 에서 차지하는 비 이 99%,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 이 88%라고 해 
‘9988’이라고 한다. 미국, 독일, 일본도 사업체의 비 은 99%이지만 고용비 은 각각 50%, 
62%, 76%에 지나지 않으며 국도 제조업의 경우 소기업의 고용비 이 76%로 한국보
다 훨씬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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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왔지만 통합 으로 분석하고 안을 찾는 연구는 드물다. 

청년실업 등 고용문제의 악화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소기업의 역할

에 주목하고 지원 확 와 함께 지원정책의 개선에 나서고 있다(OECD, 2009). 

생산성은 노동, 자본, 기술, 기업가정신, 정치사회  환경 등에 의해 결정되지만

(Syverson, 2011) 한국에서는 자본과 기술의 역할은 지나치게 강조하고 노동이

나 기업가정신  정치사회  환경의 역할에 해서는 심이 부족했다. 자

이나 연구개발지원에서 다른 나라보다 앞설 정도로 활발하지만 지원정책의 효

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OECD, 2016b).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본 논문

은 소기업의 생산성 문제를 해결하기 해 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과와 한

계를 살펴보고 기술 신과 세계화에 따라 요성이 커진 인 자원개발 련 정

책의 역할과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이를 해 소기업의 생산성 수 과 생산성의 원인을 검하고 소기업

지원정책의 핵심인 자 지원, 하도 거래개선, 기술 신지원의 실태를 살펴보며 

이러한 지원정책의 장애요인을 인력 측면에서 조사해 인 자원개발정책의 개선 

방향과 과제를 찾는다. 지식경제로의 환이 소기업과 기업에 미치는 향

을 이론 으로 살펴보고 한국에서의 실과 비교한다. 생산성에 한 연구가 국

가 간 산업 간의 생산성 격차에 치 한 반면, 소기업의 생산성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연구가 부족하다. 한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한 정부의 

역할이 요하고 소기업에 한 지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정책의 효과

에 한 연구도 부족하다는 에서 본 연구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주제가 방 하고 정책에 한 평과와 개선방향을 찾고자 하기 때문

에 기존의 국내외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수행한다. 본 논문의 구성

은 다음과 같다. 제Ⅱ장에서는 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와 원인을 조사

하고 소기업지원정책을 자 , 하도 거래, 기술 신으로 나 어 각각에 해

서 성과와 한계를 살펴본다. 제Ⅲ장에서는 직업교육훈련과 숙련개발 등 소기

업의 인 자원개발 실태와 문제 을 살펴보고, 생산성 증 를 한 인 자원개

발정책과 소기업지원정책의 개선방향과 연계성 강화를 한 과제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제Ⅳ장에서는 소기업의 정치사회  상을 감안해 소기업지원

시스템의 개선 략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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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소기업 생산성의 원인과 응

1. 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

소기업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1980년  기업보다 높았다가 1990년  

들어와 역 되었다. 1980년  후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300인 이상 기업이 

연 평균 8.6%인 데 비해 20～99인 소기업은 12.4%로 더 높았다. 그러나 1990

년  후반에 역 되어 기업은 증가율이 20.7%로 증한 반면, 20～99인 소

기업은 9.3% 증가에 그쳤다(강동수, 2004). 1997년 말 외환 기로 기업이 타

격을 받으면서 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일시 으로 좁 졌다가 

기업의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2000년  이후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큰 폭으로 

증가해 소기업과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다(김진웅 외, 2012). 2008년 세계

융 기로 기업의 생산성 증가가 둔화되어 소기업과의 격차가 일시 으로 

좁 졌다가 그 이후 기업의 생산성이 반등해 격차가 커졌다. 2006～2010년 

기  기업의 생산성은 소기업에 비해 두 배 정도 높다. 

경제의 서비스화에 따라 소기업 에서 서비스 소기업의 비 이 90%로 

높아졌다. 그러나 서비스업의 생산성은 제조업보다 낮아 2004～2012년 서비스

업의 노동생산성은 제조업의 반(52.6%)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 산업 간 생산

성 격차보다 ․ 소기업 생산성 격차가 크고 제조업의 생산성 증가가 서비스

업보다 뚜렷했기 때문에 ․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서비스산업보다 제조

업에서 더 벌어졌다. 2006～2011년 기  서비스업에서 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1.81배이지만 제조업에서는 2.22배로 두 배가 넘는다(이근희, 

2014). 제조업의 ․ 소기업 생산성 격차를 일본과 비교하면 1991년 한국과 

일본 모두 소기업이 기업의 50% 정도 는데, 일본은 큰 변화가 없고 한국은 

격차가 벌어져 2000년  반 기업의 3분의 1 수 으로 떨어졌다(Cho, 2008). 

1990년  이후 제조업과 서비스산업, 기업과 소기업 간의 생산성 격차가 

확 된 원인은 외환 기와 융 기에서 찾을 수도 있지만 주된 원인은 일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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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경험한 로 ICT 투자와 활용 그리고 이를 진하

는 조직  인 자본 신 등 무형자산의 차이에 있다(Park and Shin, 2012; 

Fukao, 2013; Eicher and Strobel, 2008). 외환 기에 따른 구조조정 이후 2000

년  들어와 제조업과 기업은 연구개발투자를 확 하고 지속한 반면, 서비스

산업과 소기업도 연구개발투자를 늘렸지만 지속 이지 못했다(주 ․조덕희, 

2006). 기업에 비해 소기업은 무형자산 등 기술 신의 기반이 약하고 인

자원의 부족으로 연구개발을 사업화하는 데 성공한 비율이 낮아(임재윤 외, 

2014) 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 되었다.

기술 신 요인 이외에 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벌린 요인들이 있

다. 노사 계 불안으로 1990년  반 제조업 기업이 고용은 이고 자본투

입을 늘려 소기업과 생산성 격차가 확 되었다(김태기, 2016a). 기업은 외

환 기와 융 기를 거치면서 고용을 이고 외주와 하도  비 을 늘리면서 

소기업 에서 5～9인의 소기업이 증가함에 따라 생산성 격차가 확 되었다. 

비정규직의 증가도 일본에서 경험한 로(Aoyagi and Ganlli, 2013) 소기업

의 생산성 증가를 둔화시켰다. 소기업은 2000～2009년 상용근로자가 35천 

명 감소하고 임시․일용근로자는 100천 명 폭 증가한 데 비해 기업은 상용

근로자가 156천 명 폭 감소하고 임시․일용직은 3천 명 증가에 그쳤다(조덕

희, 2013). 기업의 부가가치 상승이 아니라 고생산성과 고임 이 실 되도록 

분업 략을 추진한 것이 ․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를 확 시켰다(김주훈, 

2012).

2. 소기업지원 융정책의 성과와 한계

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로서 자 부족이 지 된다. 소기업

은 주식이나 채권발행 등을 통해 자 을 직 조달하기보다는 은행 출에 크게 

의존한다. 그러나 소기업에 한 정보의 비 칭성과 담보 출 행 때문에 유

망 소기업이라도 은행 출을 받기 어렵다. 이러한 시장실패 때문에 소기업

의 자 조달을 정부가 지원한다(OECD, 2009). 게다가 한국은 1970년  수출

심의 성장 략을 추구하면서 발생된 기업과 소기업의 불균형 성장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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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야 한다는 정치  단도 소기업 자 지원에 일조했다. 1980년  들어와 

소득불평등 개선과 소기업 육성이 강조되면서 다양한 소기업지원 융제

도를 도입했고 1987년 헌법 개정으로(제123조 제3항에 국가는 소기업을 보

호․육성하고, 제5항에 국가는 소기업 자조조직을 육성하며 자율  활동과 

발 을 보장) 소기업 정책 융이 강화되었다. 

자  지원은 한국의 소기업지원시스템에서 핵심 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과도한 자 지원이 소기업의 생산성 증  노력에 장애가 되고 자원배분의 효

율성을 하시켰다. 소기업의 도산 우려가 커지면 소기업 자 지원을 획기

으로 늘리고 그 이후에도 속 으로 지원해 생산성이 낮은 부실 소기업이 

연명되었다(강동수, 2004). 2009년 제조업과 업에 제공된 소기업 정책 융

자 만 도 2조 5천억 원의 잠재  GDP 손실을 끼쳤고 소기업 생존율은 

5.32% 높인 반면, 부가가치를 4.92% 하시켰다(장우 , 2016). 2012년 융기

의 기업 출  소기업 비 이 한국은 70% 이상인데 미국, 국 등은 20% 

내외에 지나지 않으며 소기업 출에서 정부의 공 신용보증이 차지하는 비

이 한국은 15%인데 미국, 국 등은 5% 이하에 지나지 않는다(남창우, 2014).  

소기업에 한 자 지원에 한국이 다른 나라보다 극 이라는 은 소

기업의 주된 자  조달처인 은행의 출이자율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 기업

과 소기업의 출이자율 격차가 2007년 0.76에서 2014년 0.18로 좁 졌고 

OECD 조사 상 37개국의 간치인 1.52와 비교할 때 매우 작다. 정부의 소

기업에 한 출보증규모를 GDP와 비교해도 그 비율이 한국은 4.06%로 일본

의 5.68%보다 낮지만 조사 상국의 간치인 0.18%보다는 매우 높다. 소기

업에서는 은행 이외의 체  자 조달도 많아지는데 이 한 한국은 극 이

다. 팩터링(factoring)의 경우 한국은 2007～2003년 11배 이상 증가했는데 조사 

상국 간치 1.26배에 비해 높다(OECD, 2016b).

지원정책이 자 에 의존하면서 소기업이 최신 기계 도입에 매달리는 반면, 

인 자원개발은 더 소홀하게 만들어 자원배분의 왜곡을 가 시켰다. 일본은 

소기업지원 융이 소기업의 주된 자  조달처인 지역은행 부실화로 이어져 

융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들었고(Lam and Shin, 2012), 버블경제 붕괴로 기

에 처했지만 소기업을 살려야 한다는 정치  압력 때문에 소기업지원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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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신속하게 개선하지 못해 경기침체를 장기화시켰다(Shimizu, 2013). 출기

이나 투자자의 험부담을 이면서 소기업의 자 조달이 용이하도록 

소기업의 기업가  스킬과 능력, 투자계획의 타당성을 지원과 연계하고 훈련과 

멘터링(mentoring)지원을 강화하며(OECD, 2015c), 소기업이 인 자본을 개

발하고 축 하도록 자 지원은 평가지표를 매출액, 고용 등 양  지표보다 

업이익, 생산성 등 질  지표로 바꾸는 방향으로 소기업 자 지원정책을 개

선해야 한다(장우 , 2016).

3. 하도 소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는 자 조달과 이에 따른 자본장비율의 차이에

도 있지만 거래 계와 교섭력 차이에도 원인이 있다. 한국은 소기업에 한 

자 지원이 활발하다는 을 감안하면 기업과 생산성 격차를 설명하는 데 하

도 거래 등 비자  요인의 요성이 크다. 고도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요 

축으로 하도 거래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2000년 소기업의 3분의 2가 하도

거래를 했는데 기술과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비 이 감소해 2분의 1 이하로 

었다.2) 그러나 세계화로 기업의 해외진출이 격히 늘어나면서 기업과 

소기업의 하도 거래는 크게 고 소기업끼리의 하도 거래가 증가하면서 

하도 이 다층화되고 로벌 가치사슬 확 로 하도 이 국제화되면서 하도

거래정책은 새로운 환경에 처하게 되었다.  

하도 거래를 통해 기업은 경기변화에 유연하게 응하고 문성을 키울 

수 있고 소기업도 안정 인 수요확보와 마  등의 비용 감과 정보와 기술

의 공유로 이익을 볼 수 있다. 그러나 하도 소기업은 거래에 특화된 신에 

치 하고 일반 기업보다 외부자원을 활용하는 개방형 신이 조하며 마  

신에서 뒤지며 환경변화에 응이 늦어 생산성을 높이기 어렵다(Lee et al., 

2010). 하도 소기업이 생산성을 증가시켜도 이익의 일부를 단가 인하 등으

로 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생산성 증 의 인센티 가 작아진다. 이러한 문

2) 제조 소기업  하도 거래 비율이 1981년 36.7%에서 2000년 66.4%로 증가했다가 
2007년 46.6%로 감소했고(조덕희, 2009) 기업과 직  거래하는 소기업의 비율은 1998
년 33%에서 2001년 22.8%로 감했다(주 ․조덕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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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에도 불구하고 하도 소기업은 기업으로부터 기술이 의 이익을 본다. 

하도  의존도가 낮은 EU3)와 비교하면 한국은 기업과 소기업의 년도 

생산성 격차는 년도의 소기업 생산성 증가를 가져왔고 기업과 소기업

의 생산성 변화가 공조하고 있다(Chung, 2008).  

하도 거래로부터 기업과 소기업이 얻는 이익은 비 칭 이다. 기업

이 소기업에 하도 을 으로써 얻는 생산성 증 효과는 소기업이 하도

을 받음으로써 얻는 생산성 증 효과보다 2.7배 크다(김진웅 외, 2012). 하도

거래에 따른 생산성 격차는 기업과 소기업의 임 격차로 나타나 하도 의

존도와 ․ 소기업의 임 격차는 높은 상 계(0.68)를 가지며 하도 의존

도가 높을수록 임 격차가 커진다(김태기, 2004). 일본에서도 하도 거래는 제2

차 세계  이후 일본이 경제 국으로 성장하는 데 핵심 인 역할을 했지만 

세계화와 ICT 그리고 버블경제 붕괴와 기업의 해외진출로 1990년  반 이

후 감소하고 있는데 소기업의 수출 확 와 기술력 제고, 수익성 개선에 장애

가 되는 행으로 평가되고 있다(Kimura, 2001).   

기술 신이 성장을 주도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소기업도 새로운 응책을 

찾고 있다. 유럽은 소기업이 독자 으로 경 략으로 학이나 연구소 등과 

력에 나서며, 수출을 하거나, 국내외 기업은 물론 다른 소기업과 하도

거래를 포함한 다면  거래 계를 구축하고 있다(EIM, 2009). 한국의 소기업 

응은 종합 으로 악되지 않지만4) 수직 인 하도 계에서 벗어나 수평

인 력 계를 모색하거나(정재헌․홍장표, 2015) 기업으로부터 하도 을 받

은 소기업이 다른 소기업에 재하도 을 주면서 1차 하도 소기업의 수

는 어 형화․ 문화되지만 하도 구조가 다층화되어 외주가공비 비 이 

기업과 소기업이 동시에 증가하는 상을 보인다(주 ․조덕희, 2006). 

3) EU는 소기업  17%가 하도 거래를 하며(15개국 평균) 54%는 하도 을 받으면서 하

도 을 다. 하도 기업은 건설업이 36%로 가장 높고, 수송통신이 30%인 반면, 제조업은 
16%로 낮다. 제조업의 경우 생산액 에서 하도 을 통한 생산비 은 EU-27개국 평균 
7.3%이다. EU 신규가입 동유럽 국가는 하도 이 증가한다. 서유럽 기존 국가는 감소하나 
해외하도 거래가 증가한다. EU 소기업의 7%는 국제하도 거래를 한다(EIM, 2009).

4) 일본도 기업에 속되는 폐쇄 인 하도 은 고 소기업이 학과 력하면서 독자

인 사업 기반을 구축하는 등 수평 인 계로 환되고 있다. 소기업이 다른 소기업

에 하도 을 주는 경향도 커지는데 고성과 소기업에서 두드러진다(Kimur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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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 앙회의 2014년 하도  실태조사를 보면 하도 단계가 내려갈수록 제

조원가와 납품단가의 격차는 커지고(1차 력업체 3.4%, 2차 7.3%, 3차 9.4%) 

하도 계약서의 작성비율은 낮아진다. 하도 의 다층화는 단가 인하나 비용의 

연쇄  가로 소기업의 생산성을 악화시키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로벌 가치사슬로 소기업보다 기업이 그리고 서비스업보다 제조업이 

향을 더 크게 받으며 소기업은 직  수출보다는 간  수출로 참여할 가능

성이 커지만 국제무역에 참여하는 소기업일수록 개방형 신이 활발하다

(OECD, 2015b). 한국의 하도  제조 소기업도 수출을 통해 자립을 시도하는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자, 기계, 화학부문의 경우 하도 소기업 에서 

30% 정도가 수출을 하고 있으며 수출의 성과는 기술과 경 역량뿐 아니라 하

도 을  기업과의 계에 크게 향을 받는다. 하도 소기업의 수출에서 

력 기업의 역할이 요하며 기업 퇴직 근로자의 하도 소기업 취업 등 

․ 소기업의 고용 계 력이 하도 소기업의 국제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Kim and Hemmert, 2016). 

서비스 소기업에서는 하도 이 외주로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 하도 이 

제조 소기업에서는 생산의 일부를 하도 소기업에게 넘기는 기능  분업이 

많지만 서비스 소기업은 하도 을 주는 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의 일부

를 고정 으로 넘기는 외주가 많다. 2005년 공정거래 원회 서비스업 하도  

실태조사에 의하면 하도 서비스기업의 비율은 56%로 제조업보다 낮지만 하

도 거래조건은 서비스기업이 더 열악하다. 사내하도 의 불법성에 한 논란

으로 2004년 노동부가 사내하도 조사를 했는데 36.4%의 사업체가 사내하도

을 활용하고 있다(조성재, 2011). 제조 기업이 비용 감을 해 서비스의 아

웃소싱을 확 하면서 외주 서비스 소기업이 제조업의 인력을 흡수하게 되어 

․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확 되었다(Ok, 2015).

외주의 문제 에도 불구하고 로벌 아웃소싱이 확 되어 아웃소싱의 시

에 놓이게 되었다(Grossman and Helpman, 2005). 기업이 핵심 업무는 제외하

고 제품설계부터 조립까지, 연구개발부터 마 까지, 배송과 사후 리 등 최

한 아웃소싱을 늘리면서 아웃소싱을 주는 기업이나 고숙련 근로자는 생산성

을 높이지만 서비스의 가격이나 부가가치가 낮은 업무에 해 하도 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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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나 숙련 근로자는 생산성 임 의 세계에 살게 된다. 하도 의 다층

화와 아웃소싱의 로벌화는 비정규직 증가  노동시장 이 구조와 소득불평

등을 야기하고 있다. 하도 소기업의 생산성 증 를 해 규제완화보다는 

불공정한 외주를 막는 공정경쟁정책과 노동정책이 요하며(Ok, 2015) 사내

하도 에 한 법제도의 강화가 필요하다(조성재, 2011). 하도  활용이 은 

미국에서는 하도  노동시장(subcontracted labor market), 갈라진 일터(fissured 

workplace)의 우려가 제기되고, 동유럽국가와 경제통합으로 확 된 EU는 하도

노동을 규제하기 한 입법  검토를 하고 있다.

하도 거래의 사회  문제에도 불구하고 력기업 모두가 이익을 보기 때문

에 유지되지만 거래이익의 차이는 당사자 간의 갈등을 유발한다. 하도 갈등의 

주된 문제는 단가인데 하도 을 주는 기업은 우세한 지 를 이용해 단가를 인

하하거나 비용을 가하려고 한다. 정부는 하도 거래의 공정성을 제고하고 

기업과 소기업의 동반성장 진을 해 법제도를 강화해왔고 하도 거래로 

생된 노동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정규직과 하도 노동에 한 보호를 

강화해왔다. 정부는 부당한 단가인하 지나 계약서 작성 등 하도 거래의 공

정성을 제고하기 해 세세한 규정까지 만들고(최정표, 2012) 사내하도  근로

자의 정임 을 보장하고 사내하도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해 원․하

청 사업주가 공동으로 노력하며 수 사업주를 교체하는 경우 원사업주가 고용 

 근로조건을 유지하도록 정책을 펴왔다.

하도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한 제도  장치는 소기업지원시스템에

서 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하도 거래가 장기 이고 반복 으로 이루어

지고 원사업자와 소비자의 거래 계 그리고 하도  기업과 원료공 자의 거래

계 등으로 이해 계가 복잡하게 얽  있어 법제도의 강화만으로 공정성을 제고

하기 어렵다(최정표, 2012). 뿐만 아니라 기업과 소기업의 이익공유나 성과

공유 등 동반성장정책도 원가나 기술에 한 정보공유가 납품단가 인하나 기술

탈취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실 때문에 실효성이 낮아 제도 인 개선뿐 아니라 

소기업이 거래상 지 를 높이도록 문성을 제고해야 한다(이수일․이호 , 

2012). 한 하도 의 다층화와 아웃소싱의 로벌화 추세는 소기업의 기술

신과 숙련 인력개발을 통한 하도  소기업의 문 소기업화를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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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기업의 기술 신지원정책의 성과와 한계

소기업의 기술력은 기업과 거래 계에서 지 를 높이는 데 핵심 인 변

수이고 지식경제로 환하면서 그 요성은 더 커진다. 놀랍게도 소기업이 

기업에 비해 기술 신에 더 극 인데 2011년 기  매출액 비 연구개발

투자 비율이 소기업은 3.4%로 기업(2.4%)보다 높다(김진웅 외, 2012). 기

업 체의 연구개발비에서 소기업(250인 미만)이 차지하는 비 은 2011년 한

국이 24.3%로 미국(14.9%), 독일(11.0%), 일본(4.4%)보다 높다. 정부의 연구개

발지원도 소기업에 집 되어 정부의 연구개발지원비 에서 소기업의 비

율은 2011년 한국이 51.6%로 독일(31.5%), 미국(11.4%), 일본(7.6%)보다 높다. 

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액 에서 정부조달 이 차지하는 비율도 한국은 

12.9%로 독일(13.9%)보다는 낮지만 미국(8.2%), 일본(1.8%)보다 높다(임재윤 

외, 2014). 

그러나 연구개발투자확 의 성과는 한국이 상 으로 낮다. 한국의 소기

업 기술개발 성공률은 89～93%로, 미국(82%), 독일 (76%)에 비해 낮지는 않지

만 사업화 성공률은 한국이 46%로 미국(25～61%), 독일(76%)보다 낮다. 그 이

유는 소기업이 사업화하는 데 필요한 경 역량과 마  등 문인력이 부족

하며(임재윤 외, 2014),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제조업 부문 기술 신 조사에서

도 인력부족이 기술 신의 주된 걸림돌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Lee et al., 2010). 

EU의 경우에도 소기업의 매출액 비 연구개발투자가 2002년 1.9%에서 

2010년 3.0%로 증가했지만 생산성이 개선되지 못했는 데 그 이유는 연구개발

투자정책의 목표와 수단이 소기업의 특성을 반 하지 못했고 소기업은 기

술 신뿐 아니라 비기술  신이 요하다는 을 간과했으며 기술 신의 강

조가 정형화된 R&D 투자 확 에 집 된 반면, 지식의 나 숙련 개발에 소

홀해 연구개발의 성과를 공유하고 활용하지 못한 데 있다(OECD, 2010). 

서비스기업의 신활동성과는 연구개발투자가 좌우한다(김기완, 2012). 한국

은 기술 신 활동이 제조업에 집 되어 2005년 신활동을 하는 기업의 비율

은 평균 49.2%인데 서비스산업은 19.7%에 지나지 않는다. 이러한 문제  때문

에 서비스기업의 매출액 비 연구개발투자는 2000년 1.56%에서 2008년 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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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증가했고 정부도 서비스산업 기술 신 지원을 늘려 2008년 체 연구개발

지원 산의 2.5%를 서비스산업에 투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투자는 여 히 조하다. 2008년 서비스사업체 에서 연구개발을 수

행하는 비율은 5%에 지나지 않고, 정부의 국가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서비스업

의 비 은 1% 수 , 산업기술 연구개발지원사업에서 서비스업의 비 은 3.1%

에 지나지 않는다. 2004년 민간 연구개발투자에서 서비스업의 비 은 한국이 

6.9%로 OECD 평균(23.77%)에 비해 매우 낮고(장병열 외, 2009) 다른 나라와

의 격차가 벌어져 서비스업의 연구개발투자는 2009년 기  OECD 국가  최

하 권에 속한다(김기완, 2012). 

2006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서비스부문 기술 신조사에 의하면 지식집약

인 IT서비스업, 통신업, 사업서비스업에서 기술 신이 활발하다. 서비스 소기

업만 놓고 보면 기술 신보다는 기술모방의 사업화에 치우쳐 있고 수출을 하는 

비 이 낮으며 지식집약 인 사업체의 비율이 낮다. 연구개발투자규모가 작지

만 연구개발과 업이익은 양(+)의 계를 보이며 정규직의 비율이 높고, IT투

자가 많고, 수출이나 외국인투자로 네트워크효과를 보는 사업체일수록 연구개

발 성과가 높고 보상체계 강화는 신을 진한다(최성호, 2011). 서비스 소기

업에서 개방형 신의 가능성은 제조업에도 나타나는데 2005년과 2008년 과학

기술정책연구원 제조업부문 기술 신조사는 제조업에서 개방형 신은 유효하

며 정보탐색활동의 범 가 넓을수록 자체 연구투자가 활발할수록 개방형 신 

성과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김기완, 2012). 

개방형 신은 정보탐색 비용을 이고 직업훈련, 연구개발, 마  등 외부

의 자원을 모아서 공동으로 활용하는데 유용한 네트워크가 요하며(Gilson et 

al., 2008) 클러스터(cluster)는 개방형 신을 진한다(OECD, 2000). 그러나 

한국의 소기업은 무형자산의 부족으로 개방형 신을 극 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 소기업은 개방형 신을 소극 으로 인식하고 독립 인 

소기업도 개방형 신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정보탐색 비용과 외부자원과의 

력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문 인 매개자가 없으면 이 을 활용하지 못한다

(Lee et al., 2010). 신형 소기업정책도 무형자산의 부족으로 한계에 부딪치

고 있다. 신형 소기업에 한 지원은 일반 소기업지원보다 효과가 뚜렷



중소기업의 저생산성과 인적자원개발정책(김태기)   107

하지만 신형 소기업 인증제도는 고용증가와 유의미한 계가 없다. 반면 

신인증과 계없이 무형자산에 한 투자가 1% 증가하면 고용이 2% 증가한

다(이병헌, 2009). 이것은 신인증제의 평가지표가 기술우 의 단에 치우치

고 인 자원 리 비 이 10%도 되지 못하는 을 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첨단 신기술을 개발하고 일자리창출을 기 하는 벤처기업 인증제도도 비슷

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5) 벤처기업 인증을 받으면 격 인 세제혜택이 있는데 

인증요건은 기업부설연구소의 보유, 연구개발투자 비율 충족 등 정형화된 기술

신활동에 치우친 반면, 인력의 확보와 보상 등 인 자원 리의 비 은 낮다. 

기술  요인을 강조하고 비기술  요인과 무형자산의 요성을 간과하면 벤처

소기업정책이 성공할 확률은 낮아진다. 신형 소기업정책도 마찬가지이

지만 기술  요인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소기업이 자신의 기술력을 과 평가

할 수 있다. 2011년 소기업 앙회 기술통계조사에 의하면 첨단기술 소기업 

비율은 32.0%나 되고, 간기술 비율은 34.5%, 범용기술 비율은 33.5%로 나타

났다(김선우․홍성민, 2012). 

반면 EU 국가의 소기업 기술 신활동 실태를 보면 기술개발 소기업의 

비율은 1～3%에 지나지 않고 선도기술활용 비율도 10～15%, 기술추격 비율은 

80～85%나 된다. OECD 11개국을 상으로 조사한 결과도 소기업에서 일자

리를 창출하는 고성장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2～8%에 지나지 않는다. 국

은 2002～2008년 사이에 6%의 고성장 기업이 새로운 일자리의 반을 창출했

다. 59개국을 상으로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가 조사한 결과, 벤처

기업을 포함한 신생기업 에서 성장이 기 되는 기업의 비 은 6.5%에 지나

지 않는다(OECD, 2010). 이러한 차이는 벤처 소기업과 신형 소기업의 인

증제도는 지원의 실질  성과보다는 지원정책의 편의를 시하는 정부주도형 

기술 신정책의 문제 이라고 할 수 있다. 

소기업의 기술 신정책은 시장과 기술환경 변화는 물론 기업과 차이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부가가치를 높이기 해서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행되

는데 한국의 제조업 서비스화 비율은 2011년 기  17.7%로 미국(55.1%)의 3분

5) 미국은 소기업의 고용비 이 50% 정도로 한국보다 낮지만 일자리창출은 소기업 특히 
창업 소기업이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창업이 고용의 질을 높이는 데 효과 이지 않다

(Adam and Phan,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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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 수 이며 제조업 경쟁력이 높은 독일(28%)이나 일본(32%)은 물론 국

(19.3%)보다 낮다(장병열, 2015). 소기업은 기업에 비해 제품 신보다는 

공정 신을 시하며, 과학이 주도하고 담 연구인력이 요구되는 첨단  신

보다 기술의 개선과 숙련인력이 주도하는 진  신에 치 하고(Jensen et 

al., 2007), 공식 인 신보다 비공식 인 신이 활발하고 비공식 인 신에

서도 디자인 신이 요하며 디자인 신은 고객의 욕구에 부응하면서 얻는 

지식에서 나온다.

Ⅲ. 소기업의 생산성 제고 방안 

1. 소기업의 인 자원개발 방향

지식경제에서 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 가장 요한 요소는 신이고 

소기업의 신은 숙련인력 확보가 필수 이며 기술 신뿐 아니라 비기술  

신도 조직이나 인 자본 등 무형자산의 역할이 크므로 소기업의 신활동

에 한 지원은 이러한 특성을 살려야 한다(OECD, 2015a). 소기업의 기술

신역량을 키우기 해서 유연 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직을 신하고 기

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며 경 에 목시킬 수 있도록 인 자본의 신이 필요하

다(OECD, 2010). 1994～2003년 고성장 소기업을 분석하면 업체별로는 인

자원 고도화가 매우 요하고 개별 업체 수 을 넘어 산업별 연구개발의 외부

효과가 크다(안상훈, 2005). 2006년 한국노동연구원의 사업체패 조사를 분석

하면 기업의 기술 신은 인 자원 리와 정(+)의 계를 가지고 노동조합변수

는 부(-)의 계를 보인다(김동배 외, 2008). 신형 소기업의 체 인력 부족

율은 높지 않지만 연구직과 기술직 등 문인력의 부족률이 높은 데 비해 신

형 소기업지원정책은 자 지원에 치 하고 인 자원개발은 소홀하다(최희선 

외, 2011).

미국, 네덜란드, 핀란드, 스웨덴 등은 조직  인 자본 신 소 트웨어 등 

무형자산에 한 투자가 유형자산 투자보다 많은데 한국은 연구개발에 한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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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높은 수 이지만 무형자산에 한 투자가 부족하다(OECD, 2011). 한국은 

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한 인력지원정책은 있지만 무형자산 투자와 

생산성을 높이기 한 인 자원정책은 없다. 구직자들이 기업에 해 가장 

심 있는 정보는 인 자원 리인데(조진환, 2011) 인 자원개발의 당사자인 

소기업은 인재육성에 소극 이다. 고용노동부의 2011년 기업훈련실태조사를 

보면 근로자 1인당 훈련비용이 300인 미만 소기업은 159천 원으로 300인 이

상 기업(422천 원)의 3분의 1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인재육성의 필요성을 제

조 소기업은 98%의 기업이 느끼는 반면, 서비스 소기업은 12%에 지나지 않

는데, 제조업은 인 자원개발에 한 투자수익률이 불확실하고 종업원의 높은 

이직 등으로 투자 험이 크기 때문이다(백필규, 2013).

이직은 개별 소기업은 물론 인 자본 축 을 어렵게 만든다는 에서 경제 

체에도 손실이다. 그러나 신기업부문에서는 이직이 생산성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U-12개국의 근로자 이동과 생산성의 계에 한 실증분석결과

는 근로자의 이동이 지식의 이 을 수반해 경제 체에 지식을 해 생산성을 

증 하고 특히 고기술산업으로부터의 이동은 효과가 크다(Pöschl and Foster, 

2013). 기업의 신과 종업원의 이동에 한 네덜란드의 실증분석 결과는 신 

기업으로부터 이직하는 근로자의 이동과 신기업으로 입직하는 근로자의 이

동 모두 신에 도움이 되며 그 효과는 신기업으로의 입직이 신에 미치는 

향이 더 크다. 한 신기업으로의 이동에 따른 이익은 종업원이 떠남으로

써 입는 기업의 손실을 상쇄하며 종업원이 떠난 기업도 직장을 떠난 종업원이 

이  직장의 동료와 하기 때문에 이  직장의 신에 정(+)의 피드백을 하

는 사회  네트워크효과(social network effects)가 발생한다(Ksiaser et al., 2011).

숙련인력양성을 한 직업교육훈련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니며 직업교육훈련

에 한 투자가 사회 으로 필요한 수 보다 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기술의 

변화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이 변화하고 있어 기존의 직업교육훈련은 투자

의 효율성도 떨어질 수 있다. 통계와 사람에 한 직무기능은 더 요구되는 반

면, 사물에 한 직무기능은 덜 요구되어 육체  숙련이나 감각  숙련에 비해 

원리나 지식 등을 활용할 수 있는 인지  숙련에 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숙련수익률의 변화를 보면 2000～2012년까지 인지  숙련의 수익률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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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증가한 반면, 감각  숙련과 육체  숙련의 수익률은 감소했다. 숙련을 통

제하지 않았을 때 교육의 수익률은 평균 10% 으나 숙련요인을 통제하면 평균 

6%로 어들어 교육이 근로자의 숙련형성에 기여하는 바가 낮고 학력이 숙련 

수 에 한 신호기제가 되지 못하고 있다(장혜원․김혜원, 2014). 

기업은 인지  숙련에 한 수요 증가를 내부에서 충족했고 육체  숙련이나 

감각  숙련은 아웃소싱 등을 통해서 수요를 충족하면서 근로자들의 직종과 숙

련 분포가 변화해왔다. 1990년  이후 기능직에 한 수요가 감소하고 기술기

능직은 증가했다. 기능직은 1990년  사무 리직으로 체되고 2000년 에는 

단순노무직으로 체되었다. 2000년  이후 상  숙련직은 반 으로 증가하

고 하  숙련직은 감소해 숙련의 양극화가 발생했다. 그러나 서비스부문에서는 

하  숙련직이 큰 폭으로 증가했고 여성의 기능인력도 반 으로 감소했지만 

서비스부문에서는 증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해서 기능인력 에서 기

술  이해도가 높고 인지  숙련을 가진 핵심기능인력 양성에 주력하고 기능 

인력을 고교나 문  출신자에 한정하지 말고 학 출신자도 핵심기능인력으

로 양성해야 한다(황수경, 2007).   

세계경제포럼이 측정한 인 자본지수(human capital index)를 보면 2015년 

기  순 에서 일본은 124개국 에서 5 인데 한국은 30 로 뒤처져 있다. 그 

이유는 한국의 고등교육 진학률은 124개국 에서 1 로 가장 높지만 교육의 

질에 한 평가가 낮고 숙련근로자가 부족하며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조

한 데 있다. 교육의 숙련개발에 한 기여도는 더 낮아 고숙련자의 고용 비율이 

21.7%로 124개국 에서 61 에 지나지 않으며 숙련근로자 확보의 용이성은 

더 떨어져 73 로 하 권에 가깝다(World Economic Forum, 2015). 한국직업능

력개발원이 2015년 실시한 국가숙련 망조사를 보면 숙련인력 부족은 기업

보다 소기업에서 심각하고 직종별로는 매, 리, 문가에서 심각하며 하

도 소기업에 한 원수 기업의 지원은 기술력향상지원에 치우치고 종업원

에 한 숙련향상지원은 미미하다(양정승 외, 2015). 

유럽의 경험을 보면 소기업은 공식  훈련보다 비공식  훈련이 숙련개발

에 더 효과 이고 성장 잠재력이 높은 이러한 상이 더욱 뚜렷하며 고숙련 인

력에 한 훈련은 기술습득이나 경 역량 강화 등에 집 하는 경향이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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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기업이 종업원훈련에 한 투자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은 정부의 규제나 인센

티 가 아니라 기업의 내부와 외부에서 작동하는 시장의 힘에 있다(OECD, 

2013). 한국의 소기업 재직근로자 직업능력개발사업을 보면 2010년 재직 근

로자의 참여율은 평균 31%로 정규직이 비정규직보다 10%포인트 높고 10～29

인 소기업은 28.9%로 300인 이상 기업(58.3%)의 2분의 1 정도이다. 한 

공식  훈련에 집 되어 2011년 산에서 사업주지원이 75%이고 근로자지원

은 25%이며 소기업에만 용되는 유 휴가훈련  체인력지원, 훈련컨

소시엄지원, 학습조직화지원, 핵심직무능력향상지원 등 특화사업 산 비 은 

15%에 지나지 않아 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훈련지원이 빈약하다(이승렬, 2011).

소기업의 인 자원개발은 비공식  훈련의 역할이 크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기업과 종업원이 자발 으로 참여하도록 진하는 동

기부여 메커니즘이 요하다. 1990년  반 이후 미국의 생산성이 증한 이

유는 ICT투자와 기업의 조직과 숙련을 포함한 인 자본 신 등 무형자산에 

한 투자의 차이에 있었고 이것은 주식공유제, 이익공유제, 성과공유제로 특

징 지어지는 공유자본주의 보상제도에 의해서 진되었다(김태기, 2016b). 한

국은 ICT정책을 일 이 도입했지만 ICT효과는 제조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집

되었고 ICT 효과를 높이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 자본 신 등 무형자산에 

한 투자가 어 기업과 소기업의 생산성 격차가 벌어졌다(Jung et al., 2013). 

일본도 ICT효과를 보지 못하는 이유로 노사 모두 ICT에 한 인식이 낮아 노

동투입을 이는 수단으로 보고 무형 자산에 해 투자가 작았고 트타이머 

등 비정규직 고용이 늘지만 교육훈련을 하지 못한데 있다(Fukao, 2010).

기술개발을 뒷받침하는 힘도 보상제도에 있다. 1988～1998년 미국의 신기

업은 기업의 성과를 무형자산의 주체인 종업원에게 보상하는 방식이 액수가 크

고 지 에 의한 단기보상보다는 스톡옵션 등 장기보상에 을 두는 특징

을 보 다. 같은 기간 동안 근로자의 총 여  장기 인센티  비율은 50% 

증했고 액은 3배 이상 증가했으며 이러한 보상제도 신은 서비스업에서 두

드러졌다(Lerner and Wulf, 2007). 서비스기업은 제조기업에 비해 ICT활용과 

소 트웨어와 인 자본 등 무형자산의 축 을 진하고 지식의 이 과 에 

필요한 네트워크 활용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요해 보상제도의 뒷받침이 강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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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Uppenberg and Strauss, 2010). 일본의 서비스기업도 업비 의 보호 등 비

공식  신의 성과보호가 생산성 제고에 요한 역할을 하고(Morikawa, 2014) 

독일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을 지 재산권으로 보호한다(Yanisky-Ravid, 2013).

로벌 가치사슬로 외주와 오 쇼링(off-shoring)이 무역질서로 자리 잡으면

서 근로자의 숙련이 생산성 결정에 있어 핵심 변수가 된다(Tüzeman and Willis, 

2013). 선진국은 고숙련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특화되고 소득 국가는 

 숙련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특화되며 국이나 인도 등 신흥경제국은 

노동력이 풍부하지만 자본집약 인 업무에 특화되었다. 생산의 국제화로 기

업의 해외투자가 증가하고 제조업의 고용비 이 감소했다(안상훈 외, 2013). 한

국은 1995～2009년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 비 은 감소했지만 로벌 부가가

치 창출의 기여율은 국효과에 힘입어 1995년 5.9%에서 2011년 8.0%로 증가

했고 자본과 고숙련의 몫은 각각 9.3%, 8.0% 증가한 반면, 숙련 노동의 몫은 

-11.6%로 감소해 고숙련 노동수요는 증가하고 숙련 노동수요는 감소함으로

써 숙련 수 에 따라 로벌 가치사슬의 혜택이 크게 달랐다(Timmer et al., 

2014).

세계무역이 로벌 가치사슬에 따라 확 되고 ICT에 의해 진되면서 소

기업도 국제화를 통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OECD, 2008). 그러나 하도 거

래의 국제화와 오 쇼링은 임  지역으로의 사업이 을 수반해 반 의 결과

에 직면할 험도 커진다. 숙련인력이나 문인력의 확보에 따라 로벌 가치

사슬에서 소기업의 상은 달라진다. 미국은 소기업이 외국인 투자로 다국

화 되면서 생산성이 올라갔고(Khachaturian, 2012) 일본은 소기업이 오 셔

링을 통해 생산성이 높아졌고(Todo, 2013), 독일은 수출 소기업의 지화가 

생산성을 높 다(Böttcher, 2013). 한국은 로벌 가치사슬에서 기여율이 증가

했지만 업종에 따라 소기업에 미친 향이 다르며(윤우진, 2014) 소기업의 

신은 기업규모 다음으로 수출액이 요하나 숙련노동의 부족이 크면 신의 

확률은 낮아진다(정우수․김승건, 2015).

기술 신과 세계화가 숙련과 노동시장에 미치는 향을 소기업가와 근로

자들이 인식하는 것이 요하다. 한국은 기술 신에 해 노동조합이 소극 인 

인식을 보이는데(김동배 외, 2008) 소기업이 해외고객  트  기업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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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제품과 서비스의 공 사슬에서 등장하는 틈새시장을 발견하고 ICT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며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숙련인력을 양성하면 고생

산성고임 을 실 할 수 있다(OECD, 2008). 연구개발,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

링, 마  등을 담당하는 기업이 로벌 가치사슬을 주도하고 이런 분야로 나

아가는 데 문가를 확보하는 것이 요하기 때문에 로벌 가치사슬은 문 

직종과 신 인 생산물을 만드는 분야에서 고용을 유발하지만 상시  일자리

의 감소와 문인력의 해외로부터의 도입 증가로 나타난다(Marcolin et al., 

2016).

2. 소기업 인 자원개발정책의 확립

기술 신의 가속화와 로벌 가치사슬이 일자리와 숙련의 양극화 문제를 악

화시킴에도 불구하고 기술 신정책과 인 자원개발정책의 연계가 미약하다. 

한국은 교육과 노동시장의 괴리, 직업교육훈련기 과 산업계의 미약한 연계, 

직업교육훈련의 질 하 등으로 소기업이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Kis 

and Park, 2012). 인 자원개발정책의 응이 미약한 이유 의 하나는 인 자

원개발을 정부가 주도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정책은 학문 심주의에 빠져 있고 

고용노동정책은 노동공 에 치우쳐 있으며 소기업정책은 자 지원에 주력하

는 데 있다. 인 자원개발정책 련 부처가 분산된 반면, 력이 원활하지 않아 

인력수 의 불균형이 더욱 악화된다. 소기업인 자원개발정책은 인력난의 양

 문제에 주안 을 두고 다양한 인력확보지원 사업을 벌여 그 숫자가 100개를 

넘을 정도로 많지만 인력난의 질  문제해결은 소홀하다. 

소기업의 인 자원개발에 한 투자가 부족하다. 소기업지원사업의 구

성을 보면 알 수 있는데, 소기업지원사업의 구조와 특징이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맞비교하는 데 조심해야 하지만, 한국과 독일 연방정부의 산을 보면 

2011년의 경우 독일은 소기업의 기술 신 지원이 72.2%로 압도 으로 많고 

그다음으로 인력지원이 11.1%, 외무역지원이 8.3%, 자 지원은 5.8%이다.6) 

6) 독일 연방정부의 자 지원은 소기업 자 지원을 하는 독일재건은행이 조달한 자 (224
억 유로)에 한 이자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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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한국은 소기업지원 산의 규모가 독일에 비해 월등하게 많고 사업의 

구성 비 은 자 지원이 54.6%로 가장 많고 기술지원이 16.4%, 인력지원이 

6.1%, 수출 로지원이 1.5%다(공 일, 2013). 한국은 독일과 비교해 소기업

의 생산성 제고와 인 자원개발에 한 지원보다는 소기업의 자 부족과 생

존을 지원하는 데 치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부의 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은 시장임 보다 낮게 소기업이 노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에서 격 인 지원책이지만 임 격차가 존재하는 한 효과

가 지속되기 어렵다. 소기업지원 자 제도처럼 소기업 인력지원사업도 도

덕  해이 문제를 가지고 있다. 소기업이 정부의 인력지원사업에 의존하고 

종업원의 숙련개발에 소홀하게 만들 수 있다. 인력지원사업도 소기업이 일자

리의 질을 높이고 인 자원개발에 나서도록 유인하는 기능을 내재해야 한다. 

기술 신과 세계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지만 노동력의 질을 높이지 못하면 

실 되기 어렵고 고용을 창출하더라도 효과는 오래가지 못하며 일자리의 질을 

낮춘다(Litwin and Phan, 2013). 소기업이 인력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선발, 

교육훈련, 종업원참여, 보상제도 등 고성과 작업 행 등으로 인 자원의 가치

를 높이지 못하면 인력유지가 어렵다(조진환, 2011). 

소기업 인력양성지원 사업은 비용은 많이 들고 인력의 유지와 생산성 제고

에 한 기여도가 낮아 고비용 효율의 문제가 있다. 이 사업은 2011～2013년 

산 10억 원당 고용유발인원이 평균 19.5명으로 1명을 취업시키는 데 5천만 

원 정도를 지원했다. 국가기간․ 략산업 직종의 직업훈련에 참여한 근로자의 

취업률은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보다 높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다. 훈련을 받고 

취업한 다음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참여자 비율은 3명  1명 정도로 낮은

데 이 비율은 참여하지 않은 근로자의 고용유지율과 차이가 없다(윤혜  외, 

2013). 한국의 경우 산업 장에서의 훈련은 해당 직종에서 요구되는 숙련이 아

닌 해당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숙련을 배우는 데 치우치고 실습을 받는 직업훈련

생이 임  노동력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있다(Kuczera et al., 2009). 소기업

의 외국인력 도입 지원은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

하는 사업체의 국내 청년층 근로자를 이는 반면, 고령자는 늘리고 숙련 국

내 근로자의 임 수 을 떨어뜨리며 고용유지에도 크지는 않지만 효과가 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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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이규용 외, 2011).

개방형 신과 네트워크와 클러스터는 종업원의 숙련개발을 진하지만

(OECD, 2000) 한국의 소기업은 활용이 미약하다. ․ 소기업 간의 훈련격

차와 소기업의 인력난  숙련부족 해결을 한 국가인 자원컨소시엄사업

과 숙련개발을 한 산업별 인 자원개발 의체사업을 보면 국가인 자원컨소

시엄은 소기업 근로자의 숙련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지만 미흡하고 기업과 

력 계를 맺는 소기업에 집 되는 반면, 소기업끼리의 컨소시엄이나 

학 등 교육기 과 연구소, 지자체의 참여는 미미하다. 산업별 인 자원개발

의체는 정부가 각 부처의 업무 심으로 근하고 국가인 자원컨소시엄보다 

역할이 작으며 직무표   자격기  개발이나 교육훈련 로그램 등 직업능력

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활용된다(이규용 외, 2014). 

한국은 질 높은 고용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해 지역노동시장정책을 강화해

야 한다(OECD, 2014). 소기업은 지역  기반이 장 이고 지역의 고용창출에 

있어서 핵심 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국가인 자원컨소시엄과 산업별 인 자

원개발 의체사업은 지역노동시장정책에서도 요한 의미를 갖는다. 지역노동

시장정책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큰 데 비해 실제 활동은 미약하며 취약계층의 

취업지원에 기능이 집 하고 있다. 정부의 고용센터와 지자체의 일자리센터가 

모두 취업 계층의 취업지원업무에 경쟁 으로 나서고 있어 기능이 복되고 갈

등이 발생한다. 반면 독일은 지역고용정책을 교육훈련정책, 복지정책, 산업정책

과 연계하고 랑스는 직업교육훈련에 역 을 두고 있다(윤윤규 외, 2014). 

소기업도 기업처럼 종업원의 숙련을 제고하는 데 고성과 작업 행이 

요하며7) 소기업의 가족경 은 고성과 작업 행에 정 으로 작용한다(Pittino 

et al., 2016). 한국은 일터 신정책으로 고성과 작업 행을 도입․정착시키기 

한 컨설  사업을 개해왔다. 이 사업은 기업의 성과제고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되고 소기업의 인 자원개발정책으로 역할이 기 되지만 담당 기 의 

변경 등으로 상이 하되었다(장홍근, 2013). 고성과 작업 행은 미국의 생산

성 증가에 기여한 것이 확인되면서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독일은 고성

7) 고성과 작업 행은 여러 가지 행을 조합할 때 효과가 크며 실증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20～40% 생산성을 증 시킨다(Tamkin,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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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작업 행의 진을 해 한국의 일터 신사업과 성격이 비슷한 신  노동

발 (Innovative Arbeitsgestaltung) 로젝트를 지속 으로 추진해왔는데 기술

신과 세계화에 따라 새로운 고용형태, 지식경 , 기술의 역할에 한 이해를 

진하는 로그램으로 업그 이드하고 있다(박명 , 2013). 

기업의 임 정책은 근로자의 동기를 유발하고 생산성 제고에 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 자원개발에 요한 역할을 한다. 미국은 근로자의 50% 정도가 공

유자본주의 보상제도에 참여하고 있고 랑스는 종업원이 50인 이상 기업에 

해 이윤공유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있다(김태기, 2016b). 한국은 성과배분제도

와 우리사주제를 도입했지만 제도의 문제와 노사 당사자의 인식문제로 활용도

가 낮다. 고용노동부의 사업체노동력부가조사에 의하면 2013년 성과배분제도

를 도입하고 있는 사업체의 비율은 평균 11.5%이고 규모가 작아질수록 비율이 

낮다. 우리사주제는 상장 기업 심으로 활용되며 소기업의 활용은 미미하

다(김동배, 2014). 2005년 노동부의 연 제  성과배분제 실태조사에서 100～

299인 소기업의 57%가 성과배분제도 도입계획이 없지만 2004년 한국노동연

구원의 보상체계에 한 근로자의식조사는 성과배분제도를 수용하겠다는 비율

이 62%로 높다. 2006년 소기업연구원의 소기업 기술  경 신에 실태

조사를 보면 성과배분제가 성과목표의 기 설정 등 제도화 수 이 낮아 경 성

과에 미친 향은 미미하다(백필규, 2006). 미국이나 유럽도 공유자본주의를 오

래 에 도입했지만 확산되지 못했다가 기술 신이 노동시장에 본격 으로 

향을 미친 1990년  이후 활발해졌는데 인 자본의 요성에 한 인식과 정

부의 극  세제지원 등이 뒷받침되었다는 에서 한국도 공유자본주의의 확

산을 기 할 수 있다(김태기, 2016b).

3. 소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 제고

한국의 소기업에 한 지원은 규모나 강도 측면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작지 않지만 생산성을 높이는 데는 한계를 보 다. 조직의 유연성이나 의사결

정의 신속성 등 소기업이 가진 장 을 살리기 해서는 기업가정신이 매우 

요하며 기업을 성장시키고 신을 이끄는 지식의 활용에 한 기업가의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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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수 인데(OECD, 2000) 소기업지원정책은 기업가정신의 제고를 유인하

지 못했다. 한국의 소기업지원정책은 소기업의 경 악화를 방지하고 실업

을 흡수하는 등 사회정책 인 기능에서 출발했지만 소기업의 생산성과 고용

의 질을 개선하고 기업가정신을 제고해 경제 신의 동력을 만들도록 개선되지 

못하면 소득격차 축소와 산층 육성 등 기존의 사회정책 인 기능도 수행하기 

어렵다.

소기업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해서 인 자원개발과 지원정책의 연

계성을 강화해야 한다. 소기업에 한 산업정책은 소기업 보호에, 융정

책은 소기업 자 지원에, 기술정책은 공식 인 연구개발에, 공정거래정책은 

하도 거래 규제에, 교육정책과 고용노동정책은 인력공  확 에 매달려 인

자원개발은 소홀했으며 뿐만 아니라 각각의 정책과 담당 부처가 복되어 지원

의 시 지를 높이기 어렵다. 를 들면, 소기업인력양성 지원사업은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 겹치고(윤혜  외, 2013) 지원 상인 소기업 스스로도 소

기업지원정책의 연계성 강화에 한 필요성을 느끼며 그 방법으로 정책자  개

선(77%), 조세지원(56%) R&D지원(24%)을 들고 있다(백필규, 2013).

한국의 소기업지원정책은 시장과 기술변화에 유연하게 응해야 한다. 

소기업은 기업에 비해 그 수가 많고 다양한데 정부가 획일 인 기 으로 

소기업지원정책을 주도하다 보니 실과의 괴리가 크다. 경제의 서비스화와 제

조업의 서비스화에도 불구하고 제조업 심의 소기업지원정책을 유지하고 

있으며 개방형 신이 확산되고 비기술  신과 비공식 훈련의 역할이 커지고 

있지만 소기업지원정책은 기업 심의 공식 인 연구개발과 공식 인 훈

련을 제로 하고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OECD(2013)는 

소기업에 한 직업훈련정책은 비공식  훈련의 요성을 인정하고 지원하

며 소기업 근로자에 한 훈련 그 자체보다는 훈련기 이 정보 부족이나 동

기유발의 부족 때문에 소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하도록 기반

을 강화하는 데 두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소기업지원정책은 략 으로 추진해 지원의 목 과 방법을 지원 상과 

일치시켜야 한다. 소기업은 소수의 고생산성기업과 다수의 생산성기업이 

분포하는데 정책의 효과가 불확실해 평균 인 기업에 을 맞추면 고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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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과 생산성기업 모두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져 Savage(2012)의 평균의 결

함(flaw of average)이 발생한다. 소기업의 기술 신은 일반 인 인력지원정

책이 아닌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김선우․홍성민, 2012). 소기

업의 다양성뿐 아니라 가족경   사업주 심의 의사결정과 네트워크효과 등

을 고려해 생산성 증 에 성공한 선도기업의 사례 공유로 소기업 사업주의 

인 자원개발의 요성에 한 인식변화를 유인할 필요가 있다. 

Ⅳ. 결 론

소기업의 생산성 증가 없이 한국경제가 성장하기 어려우며 고용문제와 소

득불평등의 문제도 해결하기 어렵다. 이런 에서 기존의 소기업지원정책은 

생산성 제고로 목표를 환하고 지원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개 해야 한

다. 이를 해 소기업지원정책의 성과를 양에서 질로 환하고 지원정책에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종업원의 자발 인 학습을 진하는 기능이 내재화되

도록 만들며 소기업지원정책 간의 연계성을 제고해야 한다. 지식경제로의 

환과 개방형 신의 이 을 소기업이 살릴 수 있도록 개별 기업에 한 자

지원은 이고 숙련인력 양성과 숙련 고도화를 한 기반투자를 늘려 생산성 

제고의 장애를 완화함으로써 소기업지원정책이 고비용 효율구조에서 탈피

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개별 소기업에 한 정부의 지원도 인 자원개발에 

성과를 내면 보상하고 소기업은 종업원이 인 자본축 에 성과를 내면 보상

하는 연쇄 인 유인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본 논문이 논의한 소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이를 한 인 자원개발정책  

소기업지원시스템의 확립 방안은 한국의 정치사회  환경과 정책 행에 비

추어보면 쉬운 일은 아니다. 소기업지원은 정치논리가 크게 작용했기 때문인

데 이 한 소기업지원정책을 개 하는 데 고려해야 할 요소다. 행화되다

시피 한 자  심의 지원과 고용의 양에 치 한 인력지원정책이 가지는 한계

와 부작용을 일반국민들은 잘 모른다. 소기업의 생산성과 이로 인한 경제

사회  문제를 소기업은 물론이고 일반국민들도 인식하도록 만드는 노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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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소기업지원시스템이 시장과 기술의 변화에 탄력 으로 응하고 

소기업의 특성을 살리도록 개편하는 것이 일자리 악화와 산층 축소문제의 

해법이라는 도 인식시켜야 한다. 이러한 개편은 정부의 권한은 이고 수요

자인 소기업의 니즈를 강화하는 신 정부의 업무조정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분담을 수반하기 때문에 정치  결단이 필요하다는 도 유념해야 한다.

소기업 보호와 육성의 방법론과 생산성 제고에 한 사회  공감 가 요

하다. 소기업은 약자이기 때문에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데 국민들 사이의 

공감 가 확고하지만 효과 인 지원을 한 방법에 해서는 그 지 못하다. 

경제민주화나 ․ 소기업 동반성장이 소기업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설득

력이 있어 보이지만 소기업의 생산성을 증 하는 방법론으로서는 한계가 있

다. 기업과 직  력 계를 맺고 있는 소기업은 고 소기업 간의 하도

거래가 늘며 로벌 가치사슬에서 소기업의 지 가 하되는 문제를 경제

민주화나 ․ 소기업 동반성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소기업을 실질 으

로 보호․육성하는 방법은 생산성 증 를 지원하고 문성을 키우는 데 있으며 

이는 숙련인력의 양성과 숙련의 고도화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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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ow Productivity of SMEs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Kim Taigi

This paper studies the causes of low productivity of Korean SMEs and 

the response of the government SMEs policies including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The Korean government has provided financing 

assistance so much compared to other countries, strengthened the fair trade 

of subcontracting and expanded innovation assistance, which have contributed 

to sustaining SMEs in the economy but failed to raise their productivity 

commonly due to the shortage of skilled labor. The human resources 

development policies for SMEs have focused on assisting to secure workers 

instead of to develop employees’ skill and utilize incentive mechanism. It 

suggests the Korean SMEs policies need to be transformed so as to target 

raising productivity, raise synergy effects by coordinating related policies and 

to reflect the features of SMEs management to take advantage of knowledge 

economy and global value chains as well as to resolve the problem of high 

cost-low efficiency in SMEs policies.

Keywords : SME Policies, high cost-low efficiency, labor productivity, SME labor 

market, human resources development


